
(유권해석)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.

［국토부 2021-05-17 토지정책과-6351］

질의요지

‘별정우체국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‘임시영업소 설치비용’의 보상대상인 영업

에 해당하는지

회신내용

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영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

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른 휴업손실의 보상 여부 또한 영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

사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.

따라서 “별정우체국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영업이익이나 그 감소액 등은 평가

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7조 각 항이 규정하는 모든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

할 수는 없다고 보며, 개별사례에 관하여는 해당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의 범위와 같은 규

칙 제45조 및 제47조제4항의 관계, 영업 현황 등 사실관계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

봅니다. 


